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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 뉴스신문포털 등에서 자금횡령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횡령배임 내역을 검색하면 최근 10년간 50개 내외의 회사들이 해당 내역을 공시(표1

참조)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중 횡령배임 내역을 검색하면 최근 10년간 평균 1개의 회사만이

해당 내역을 공시(표2 참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회사의 횡령배임의 건수는 극도로 적어지는데

이러한 통계가 자회사의 자금통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론은 ‘No’이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FY22 기준 172개사)만이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아닌 상장사들(FY22 기준 전체 상장사 2,493개사 중 2,321개사)은 자회사에서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공시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장사 중 6.9%만이 공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얼마나 많은 자회사에서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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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가증권 14 16 18 21 25 27 17 18 13 14

코스닥 14 18 11 16 24 31 37 34 34 36

소계(A) 28 34 29 37 49 58 54 52 37 50

<표 1> 주요경영사항 : 횡령배임 공시 회사 수 1)

시장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가증권 - - - 1 3 3 1 1 1 1

코스닥 - - - - - - - - - -

소계(B) - - - 1 3 3 1 1 1 1

RATIO =

<표2>소계(B)/

<표1>소계(A)
- - - 2.7% 6.1% 5.2% 1.9% 1.9% 2.7% 2.0%

<표 2>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횡령배임 공시 회사 수 2)



해외 자회사 자금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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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외 자회사 자금사고 언론 기사 타이틀

<2023년 04월 24일: 잇따르는 A사 횡령 사건…해외 법인 파견직원 8억여원 ‘꿀꺽’> 3)

<2022년 10월 16일: “B사 베트남 법인 8억 3,700만원 횡령 사고…법인카드로 유흥비 지출”> 4)

<2021년 04월 20일: C사 러시아법인 직원 14억 횡령 유죄 판결...”추징 진행"> 5)

하기 언론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자회사에서의 자금사고는 매년 거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다만, 국내

상장사들의 자금사고같이 사고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주목받지 않을 뿐이다.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자금사고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유형1: 계좌이체/문서위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내부통제 우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오류로

가장하여 회사의 내부통제를 우회하여 소액의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흔한 유형이다. A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자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뿐 아니라 승인하는 역할, 경영진에 매일 자금

현황을 보고하는 업무를 한사람이 수행하는, 이른바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진은 해당 직원의

보고서만 보고 계좌를 확인하지 않아 횡령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인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이다.

• 유형2: 회사 자금유용

다음으로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공금유용으로 회사의 공금을 부당한 방식으로 유용하는 유형이다. 법인카드

부당사용, 가공의 임직원/가공의 OT시간 기록을 통한 급여수령, 거래처와 공모하여 부당한 자금 편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 B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회사 법인장이 해외자회사 자금을 임의로 출금(횡령)

후 예금통장과 잔액증명서에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 권한을 독점하는 한편,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한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을 은폐했다. 또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복지 수당을 수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고 유형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4500077
http://www.daily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5571
2021.04.20 롯데제과 러시아법인 직원 14억 횡령 유죄 판결..."추징 진행"


• 유형3: 물건 판매 혹은 구매

마지막 유형은 정상적인 거래처로 위장하여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유형이다. 특수관계 거래처 혹은

공모한 거래처와 물품판매/구매를 통한 리베이트 수령을 통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흔히 발생하고 있다.

롯데제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자회사 공장 상품을 소규모 유통업체와 개인사업자에 판매한 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가짜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고 유형이다.

해외자회사 자금사고, 예방이 가능한가

해외자회사의 자금사고를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특정 프로세스를 갖추어 자금사고를 일정부분

예방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자금사고 유형별로 갖춰야 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유형1: 계좌이체/문서위조

내부통제 우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의 자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금업무에 대한 인출권자, 승인권자,

보고자를 별도로 분리하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한 활동이나 이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체나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알림을

설정하여 자금계정 활동에 대한 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문서위조 예방을 위해서는 민감한 문서의 접근을

제한하여 권한 없는 사람들이 문서를 열람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중요한 문서의 원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본을 제공하여 원천적으로 문서위조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금흐름과 회계흐름을 대사하거나, 거래처 마스터에 등록된 계좌번호 이외의 계좌로 이체되는

거액의 건의 경우 본사에서 추가로 수기로 지출처의 신뢰성을 확인 하도록 내부통제를 보완하는 방법도

자금사고(예: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자금 편취) 등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 유형2: 회사 자금유용

회사 자금유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진 예산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비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지출

사유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회사 재무 거래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할 뿐 아니라, 모든 금융 거래를 철저하게 문서화하고, 올바른 승인 및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적인 프로세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내부 통제, 금융 절차, 윤리적 규범

등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금사고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인지시킬 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금융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모니터링한다면 해외자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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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3: 물건 판매 혹은 구매

물건 판매 혹은 구매와 관련된 자금 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해외자회사의 거래 파트너를 선택할 때 신뢰성, 신용도 및 업계 평판을 평가하는 등, 거래

파트너의 업적, 재무 건강상태, 그리고 과거 거래 기록을 조사하고 확인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상세한 계약서 작성이다. 거래 내용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측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표시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결제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조치하고, 거래 및 금융

활동에 대한 외부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거래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물건

판매 혹은 구매를 통한 자금 유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언: 자금사고는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이 중요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자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모회사의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러한 프로세스는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파트너십과 투명한 거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감사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자금관련 사고유형에 초점을 둔 시나리오 점검을 통하여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은 쉬워도 이미 잃어버린 회사의 주요 자산과 대외적인 신뢰성은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어진 모든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은 어려울 지라도 회사가 자금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만 해외자회사에 보내주어도 상당수의 자금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자금프로세스 개선의 시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호’를 사전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은

계열사에서는 실제로 해외자회사 자금통제가 문제가 없는지 진단을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필자도 실제 대형 그룹사의 해외자회사 자금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다 보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부분의 자금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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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 수행의 중요성

2018년 주기적 지정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의 회계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장사인 O사의 대규모

횡령 등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 한국거래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67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횡령이나 배임은 상장회사로서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기업의 지배구조나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를 강화해야 할 감사위원회(감사)가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사외이사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요인이었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독단으로 인한 경영 효율성 저해와

이로 인한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투자자들은 사외이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이 기업가치 증진에 부합하는지 감독하는 역할과 함께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자산 1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이사회 중 대략 50%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역할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가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주는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기업 의사결정을 제한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주주 사이의 부의 불평등한 이전에 대응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추가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가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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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다음은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내부통제는 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경영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위험관리 방안을 감독하여야 하므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감독해야 한다.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체계에서는 내부통제의

목적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법규 준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강조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보고 및 법규 준수의 상당부분과 연관되나, 최근 횡령사고에서 보듯이 외부감사제도

도입만으로 전반적인 내부통제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사와 함께,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적절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부정은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관행 등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부정의 동기가 생긴

경우 발생한다. 내부통제는 구축과 운용 모두 중요하며, 적절한 운용과 함께 공정한 보상과 같은 투명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Reporting 감독

재무보고 내부통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정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재무제표 공시에 중요한 거짓이 있어 투자자 등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배상책임에서 면책한다.

사외이사로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든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D사의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판결 1)에서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회사의 재무 및 손익상황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했고, 그로 인해 허위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다"는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에서 면책되었다.

여기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다는 것은 정기적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송과정에서는 비판적인 보도 자료나 부정적인 업계 동향과 같은 자료가 근거로 활용되므로

회사가 제공한 자료 이외에 입수 가능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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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Compliance 감독

다음은 법규준수(Compliance) 내부통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법규, 규정, 계약 및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과태료 및 벌금 등의 재무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기업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규준수 내부통제는 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안전, 양성평등, 불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내·외부 약정

준수, 내부자 신고관리(Whistleblowing management systems)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최근에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련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은 2021년 D사에 대한 판결 2)로 법규준수(Compliance)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이다. 이 사건은

2012년 4대강사업 입찰 당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446여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판례로서, 이사들의 내부통제 및 업무집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윤리강령이나 임직원 대상 교육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이나

사전교육에 불과하며, 위법한 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감시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이사회 역할 외에도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은 지속되는 조직적인 감시 소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며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며, 사외이사들은 수동적으로 보고되는 사안만을

감독하는 것으로는 감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또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일부 이사들만이 각자 전문 분야를

전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이사가 적어도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의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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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규모 회사에서는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대표이사나 특정 이사만이 전문 분야를 전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이사가 최소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의 감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조직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 이사가 모르거나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운용도 이사의 감시 의무에 포함된다고 강조하였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이에 대한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회사의 법규준수(Compliance) 위험이 예상되는 주요 업무나 사업에 내부통제시스템이 결여된 경우, 조직적

감시의 부재로 인해 경영진의 감시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지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불법

행위를 모르는 등의 이유로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Operation 감독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Operation)과 관련되는 내부통제로서 기업내부 및 고객을 포함하는 기업가치

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절차 및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이다. 사외이사가

일상적인 조직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법규준수(Compliance)와 관련하여서는 조직운영

내부통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관련한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시장정보 및 마케팅, 영업, 소비자 불만 대응 등 일선부서로부터 보고도 받고 이를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직 운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기업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언

기업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주도한다. 내부통제는 구축과 운영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마다

내부통제 수준은 다양하다. 내부통제는 형식보다는 실제 운영에서의 작동과 효과가 중요하다.

최근의 대규모 횡령 및 안전사건들은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킨다. 불법 행위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과 제재 뿐만 아니라 회사와 경영진을 모니터링하며 지배구조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는 필수적이다. 내부통제는 주요 업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운영 환경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창출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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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와 최고경영진의 보수는 회사의 주주, 직원, 언론 및 정부 규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이며, 이러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보수 결정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경영진 보수는 기본급, 복리후생, 단기(일반적으로 연간) 성과에 연동된 보너스 제도와 경영진의 이익을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일치시키는 장기 인센티브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직책,

산업 분야, 지역 및 기업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이사회와 보수위원회는 서로 다른 성과측정 기준 기간(장기 vs. 단기)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보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1)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Board governance and strategy in a changing global

economic landscape」,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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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의 최고경영진 프로그램(Chief Executive Program)과 연계하여, 이번 On the board’s

agenda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진 보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최신 동향, 시장 변동성에 따른 도전 및 국가 간의

차이가 보수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019년 9월에 본 주제를 마지막으로 논의한

이후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사이 이사회와 경영진은 글로벌 팬데믹, 대(大)퇴직(The Great Resignation),

비정상적인 역사적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외에도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경영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이사들에게 현재의 경영진 보수를 둘러싼 환경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들의

조합으로 보일 수 있다.



이사회의 경영진 보수 결정은 왜 중요한가?

CEO와 최고경영진의 보수는 회사의 주주, 직원, 언론 및 정부 규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이러한 높은 관심 때문에 보수 거버넌스의 복잡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경영진

보수 전략은 성과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수 수준을 주주 수익과 맞추며,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장려하여 이사회 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영역에 대한 전략 수립

시 최근 몇 년 간의 여러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2)

DEI와 ESG가 최고경영진의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보수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 2)

국가에 따라
경영진의 보수 전략은

크게 상이함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의견을 고려함

<그림 1> 성공적인 경영진 보수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확장된 관점 지정학적 문제 열린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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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수구조, 평가지표 및 인센티브

경영진 보수는 (1) 기본급, (2) 복리후생, (3) 단기(일반적으로 연간) 성과에 연동된 보너스 제도, (4) 경영진의

이익을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일치시키는 장기 인센티브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경영진 보수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표준화되어 왔지만, 각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책, 산업 분야,

지역 및 기업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기적인 경영진의 조치와 장기적인 회사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경영진 보수 전략 결정에 있어

기업 거버넌스의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슈와 장기적인 이슈 간의 긴장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비용 절감을 통해 단기 이익을 올리지만 장기적인 손실을

가져오거나 또는 인재 유출과 시장 기회를 잃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적어도 2000년대 초 이후로 경영진 보수가 더 장기적인 관점의 주식 기반의 보수지급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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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구조 균형감 있는 조치 변동성 관리

단기 및 장기적인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지표와

목표에 연계하여
현금과 주식 지급 등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주주의 기대와 최고경영진의
인재 유치/유지 요구 사이를

조정한다.

변화하는 거시 경제 환경에서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그림 2> 경영진 보수 결정 시 고려사항

「 」
「 」

「 」

「 」
「 」

「 」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범위는 단기 및 장기적인 인센티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단기

지표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로, 재무지표는 매출, 이익 및 현금 흐름과 같은 회사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두 번째로, 전략적(또는 비재무적인) 지표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성과에 있어 중요한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두번째 유형은 기업의 목표,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등의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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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관점 전략적(비재무적) 관점

항목 구분 비즈니스 목표 기업 가치

매출 개인의 성과 임직원 DEI 강화

이익 고객 만족 ESG 목표 달성

현금흐름 시장점유율 증가 지역사회 참여

<표 1> 경영진 보수에 대한 단기 지표 예시

「

「
「

「
「

「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에 따르면, 가치 지향적인 성과 지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전략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DEI 및 ESG 지표가

일반적으로 단기 인센티브의 전략의 일부로 포함된다. 미국의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의 연구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73%가 ‘특정 유형의 ESG 지표를 포함하는 경영진 보수

계획’을 갖고 있다.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이 지표를 경영진 보수 계획에 포함시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데이터 는 기업 가치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회사가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약속의 정도를 부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 인센티브에 대해 살펴보면, 2023년 미국 주식보상 동향에 대한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 상장기업들은

인센티브 포트폴리오 내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사용과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응답자들은 재직기간 연동형 지급의 비중을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경영진 보수 전략에 대해 "위험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지급 확실성을 높여 경영진 유지를 우선시하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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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risten Sullivan and Maureen Bujno, 「Incorporating ESG measures into executive compensation plans ,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May 24, 2021.

13) Huiqi Gan and Melloney C. Simerly, 「The use of 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Does the strength of corporate governance
matter? , American Journal of Management 19, no. 5 (2019): pp. 10–30.

14)
「

15) Merel Spierings, 「Linking executive compensation to ESG performance , The Conference Board, October 28, 2022.

16) Seymour Burchman and Blair Jones, 「Is your executive compensation plan undermining your mission? ,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8, 2020.

17) Ian Dawson and Kenneth Wimberly, 「Executive compensation and the compensation committee , presentation at the Deloitte Total
Rewards Summit: Rewards without Boundaries, virtual, 2023.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 on pay votes)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 on pay votes, 이하 ‘SOP’)은 투표는 기업 거버넌스의 새로운 개념은

아닐지라도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첫째, 경영진 보수에 대한 공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공공 조사를 받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둘째, SOP 투표는 미국에서 구속력이 없지만, 여전히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닌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은 70% 미만의

투표율로 통과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은 기업은 주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의 대응이 나중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은 차후 "반대" SOP 투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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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OP) 고려사항과 주목할 사항

S&P 500 기업 내 투표 실패는
2011년에 8건에서

2022년에는 22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SOP 투표의 구조와 효과는
국가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의 경제 변동성으로 인해
SOP 투표 실패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수 있다.

SOP 투표 실패 지역적 고려사항 향후 동향



경영진 보수 전략의 지역적 차이

중요한 것은 장기 인센티브의 "포트폴리오"(재직기간 및 성과 연동 지급방식의 조합)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경영진 인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및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려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경영진 보수 지급 시 재직기간과 연동한 RSU를 회피하고 성과와 연동한 RSU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21)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점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런던

증권 거래소 담당자들이 경영진 보수에 대한 토론을 요청하며, 영국의 접근법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재 유치와

상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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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EO 장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특징의 차이

미국 유럽 국가

50% 재직기간 연동

50% 성과 연동

100% 성과 연동

보수에 대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0년 이상 규제에

의해 실시되는 구속력 없는 SOP 투표가 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미국의 SOP 이니셔티브가 자문기관들의

의견(및 그들을 대표하는 투자자들)을 강화시킨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SOP 투표 결과가 실질적으로 이사회

전략과 향후 경영진 보수 구조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24)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 3년마다 실시되는 영국의 구속력 있는 보수 정책 25) 에 대한 투표가 향후 경영진 보수

계획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26)



경영진 보수 데이터 동향

경영진 보수에 대한 데이터는 점점 더 대량으로 수집되며, 그 정보의 상세도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Dodd-Frank 법의 일부를 시행하는 새로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근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9월에 승인된 새로운 규칙은 보수와 성과 사이의 일부 관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2022년 12월부터 SEC 등록 기업은 이러한 지표에 대해 지난 3년 간의 데이터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한 데이터는 분석 방법과 평가 대상인 회사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9

<표 3> 미국 경영진 보수 데이터의 주목할 사항

CEO 대 일반 직원의 보수 비율 399 대 1

평균 보수 가치는 전년 대비 1% 감소 30)

인종 및 성별에 따른 보수 차이 32)

SEC의 실제 지급보수 공식을 통해 산출한 결과, 

S&P 500 기업의 경영진 보수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약간 정체기를 보임

2021년 대기업 CEO와 일반 직원들 간의

보수 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성별 및 인종별 최고 경영자 보수는

점차 동등해지고 있지만

그 차이는 산업별로 크게 상이함



확실한 것은, 보다 상세해진 보수 보고의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추세를

보면 이해관계자들은 경영진 보수 데이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에게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보수 비율이 "높다"고 인식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구매

패턴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상의 무작위 실험에서도 직원들이 보수 비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경우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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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논의 사항

단기 및 장기적인 이해관계가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상충되는 그룹을 대상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사항이다. 서로 다른 성과측정 기준 기간(장기 vs. 단기)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 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보수위원회의 몫이다. 경영진 보수

고려 시 이사회 논의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과 개별 보수 지표가 간에 명확한 연계성이 있습니까? 지표가 개별적으로나 총체적으로

전체 전략 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 회사의 경영진 보수 철학과 실행계획은 경쟁력 유지, 리스크 관리 및 장기적인 전략 목표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고 있습니까?

• 경영진 보수 계획에 스튜어드십, DEI, ESG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잘 반영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입니까?

• 이사회나 위원회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내부 및 외부 형평성을 분석하였습니까? 이러한 형평성 평가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해야 합니까?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까?

• 어떤 상황에서 이사회나 보수위원회는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에 따라 보수 전략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또는 업데이트해야 합니까?

• 경영진은 보수 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까? 현재 프로세스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가치의 일치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참여를 허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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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KOSPI 200 기업의 FY2021-FY2022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을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함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61사 (32.1%)에 불과하였고 , 이는

전기대비(61사) 0.5%p 감소한 수치로 변화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남

□ FY2022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8사(52.4%)로 전기대비(89사) 1.5%p

감소하였고, 그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2분의 1(44사, 50%)에 불과함

□ 분석결과, FY2021-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93.5% 이상이 광의의 내부감사부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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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기구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행 상법에는 내부감사부서 설치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

• 감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적인 감사를 상시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로

회사 내 감사업무를 보조할 내부감사부서의 필요성이 크고, 상근 감사 설치 기업의 경우라도 광범위한

감사업무를 내부감사부서의 조력없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움

• 미국의 경우 뉴욕증권거래소(The New York Stock Exchange, 이하 'NYSE’)에서 모든 상장법인에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 한하여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논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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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선, 한종수, 박채린, 현승임, 「내부감사부서와 잠정이익의 품질」, 회계학연구, 47(2), 2022

3) IIA, 「국제내부감사기준」, 2017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
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I.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보좌
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감사

모범규준

(I.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를 둔 회사는 감사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회사는 감사 산하에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Ⅳ.1.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략···)

<표 1>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국내 모범규준

구분 내용

NYSE 

상장규정

• (303A.07.(c).(c))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신규 상장 후 1년 이내에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함

‐ 내부감사부서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표 2>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규정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었더라도 운영방식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질은 달라질 수 있음

•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의 국제내부감사기준 에 따르면, 내부감사부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는

독립성(independence)임

‐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이며, 감사기구의 실효성

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 불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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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BFL), 제95호, 2019

•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 외부감사인이 실질적인

회계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면, 내부감사부서는 업무감사의 실무를 지원하는 조직임

‐ 업무감사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경영진 및 경영진 산하 임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업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수적임

• 이에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 역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 , 인사권, 성과평가가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감사위원회

산하의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권고함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져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Ⅳ.1.1 주요 감사업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생략)…

(Ⅳ.5.1 내 부감사 부서의 구 성 ) 내 부 감 사 부 서 의 책 임 자 는 임 원 급 으 로 하 고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Ⅳ.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표 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방안 관련 국내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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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부서 직원 수, 해당업무 근무기간, 주요 업무수행내역 등 내부감사부서의 전반적인 현황이 공시
7) 모집단은 2021년, 2022년 말일 기준의 코스피200 기업임
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 지원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2022.03

9)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본고의 ‘[부록] 자료수집’에 수록함
10) 내부감사업무 중 하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도 내부감사부서로 분류함

<표 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방안 관련 국내 모범규준 (계속)

구분 내용

지배구조
모범규준

(Ⅳ.1.4)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생략)…

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생략)…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7: 내부감사조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며 ,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는 제시된 항목의 준수여부를 O, X로 표시하도록 하며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여부(⑫번 항목)를 제시함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보장을 위해 인사이동 및 인사평가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동의

등이 요구되어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함

□ 본고는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의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을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본고는 부서명을 불문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담당자(기능)가 있는

경우 내부감사부서로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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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IA, 「3선 모델」, 2020

□ FY2022-FY2021 내부감사부서 명칭의 대표적인 예시를 <표4>로 제시하였고 IIA의 3선 모델 에서 2차

방어선에 속하는 부서(예: 컴플라이언스팀, 내부통제팀 등)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FY2022 & FY2021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1) 내부감사부서 설치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190사(95%)로 전기 대비(187사) 1.5%p

증가함

<그림 1> FY2022 vs. FY2021 KOSPI 200 기업 내부감사부서 설치 기업 수

2021 2022

187사(93.5%) 190사(95%)

<표 4> FY2022-FY2021 내부감사부서 명칭의 예시

내용

• 감사실/감사팀

• 내부감사팀

• 윤리경영실

• 감사위원회 사무국

• 감사지원팀

• 컴플라이언스팀

• 내부회계팀

• 경영진단팀

• 내부통제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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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IA의 3선 모델

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95%) 중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81사(42.6%)로 전기 대비(83사) 1.8%p 감소하였고,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는 109사(57.4%)로 전기 대비(104사) 1.8%p 증가함

•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73사(38.4%)로 전기 대비(68사) 2.1%p

증가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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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90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13)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87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14) Internal Audit Foundation, 「2022 Premier Global Research, Internal Audit: A Global View」, 2022, 북미 5개국 내부감사인 1,152명 대상

서베이 조사 결과

<표 5> FY202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현황

□ 다만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직속 편제 여부를 조직도나 관련 문구만으로 판단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음

□ 한편 북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약 70%가 내부감사부서로부터 기능적 보고라인을 확보하고 있음

• IIA 국제내부감사기준에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중 보고라인(dual reporting line)을

권고하는데, 이는 기능적 보고를 통해 내부감사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며, 행정적 보고를 통해 관리행정 등의 사안은 경영진에 보고하여 일상적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

요지임

보고라인 구분 기업 수 (비율 )

감사(위원회) 81(42.6%)

경영진 73(38.4%)

이사회 6(3.2%)

미공시 30(15.8%)

합계 190(100%)

<표 6> FY2021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현황

보고라인 구분 기업 수 (비율 )

감사(위원회) 83(44.4%)

경영진 68(36.4%)

이사회 5(2.7%)

미공시 31(16.6%)

합계 1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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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시 동의 또는 협의 권한 보유
)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90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17)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87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3)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 중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 을 갖는 기업은 109사(57.4%)로 전기대비 1.3%p 상승하여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내부감사 직무 수행에 관하여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만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기업은

44사(23.2%)로 전기대비(42사) 0.7%p 상승함

• 반면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보장 방안이 없다고 명시(2사, 1.1%)한 기업은 전기대비(4사) 1.0%p

감소하였고, 미공시(35사, 18.4%) 기업도 전기대비(36사, 19.3%) 0.9%p 감소함

<표 7> FY2022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책임자 임면동의권 109(57.4%)

구성원 신분보장만 명시 44(23.2%)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부재 2(1.1%)

미공시 35(18.4%)

합계 190(100%)

<표 8> FY2021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책임자 임면동의권 105(56.1%)

구성원 신분보장 명시 42(22.5%)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부재 4(2.1%)

미공시 36(19.3%)

합계 1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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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90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19)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87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4)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의 동시 보유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곳은 61사(3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기대비(61사) 0.5%p 감소한 수치로 변화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아직 국내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표 9> FY202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61(32.1%)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만 보유 20(10.5%)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만 보유 48(25.3%)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61(32.1%)

합계 190(100%)

<표 10> FY2021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61(32.6%)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보유 22(11.8%)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보유 44(23.5%)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60(32.1%)

합계 1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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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의무공시한 168사(FY2021
는 165사)를 기준으로 설정함. 금융사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
서를 공시하나 해당 보고서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88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2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89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 한편, FY2022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8사(52.4%)로 전기대비(89사, 53.9%) 약 1.6%p

감소함

□ 그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절반(44사,

50%)에 불과하였고, 이는 전기대비(45사) 0.6%p 감소한 수치임

<표 11> FY202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독립성 확보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44(50.0%)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만 보유 10(11.4%)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만 보유 21(23.9%)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13(14.8%)

합계 88(100%)

<표 12> FY20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독립성 확보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45(50.6%)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만 보유 10(11.2%)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만 보유 18(20.2%)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16(18.0%)

합계 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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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022.12

□ 분석결과, FY2021-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93.5% 이상이 광의의 내부감사부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확보 현황은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보유 현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갖추어 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 내부감사부서가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고 공시하여도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내부감사부서로 보기 어려움

□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었더라도 운영방식이나 그 위상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질은 달라질 수 있음

• 감사(위원회)를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부감사부서가 실질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결언

<표 13>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고려사항

내용

•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내부감사가 이중의 보고체계를 갖추는 것을 고려

• 최고내부감사책임자(Chief Audit Executive, CAE)는 행정적·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경영진과 소통하고,
내부감사의 전략적 방향성과 감사업무의 이행 및 책임성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에 보고

• 이중의 보고체계를 통해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내부감사규정에 명기

• 내부감사인이 필요한 정보와 인력에 접근할 수 있고, 내부감사에 필요한 조사기법을 제약없이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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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 지원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2022.03

25)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조직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소집공고의 III. 경영참고사항 내 1. 사업의 개요 상의 조직도를 확인함

□ 본고는 KOSPI 200 기업의 FY2021-FY2022 ‘사업보고서‘ 의 I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에

공시되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자료, 사업보고서의 부속서류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감사기구의 내부감사기구 운영현황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조사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iv)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현황(조직 ,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책임자 직급, 인원, 역할, 구성원의 전문성,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보고 체계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함

□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직속‘, ‘직할‘,

‘산하‘의 문구로 명시되거나 조직도 상 감사위원회 산하로 도식화된 경우 감사위원회 직속 편제된 것으로

간주함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보유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업보고서의 부속서류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을 기반으로 조사하였고,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전·출입시 감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도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아 임면동의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부록] 자료수집



□ 기업의 ESG 경영이 중시되면서 ‘준법경영 책임‘ 및 법제도 측면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내부통제감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음

□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회사가 도입하지 않은 현실로 국내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이 권고되는 상황임

□ 이에 FY2021-FY2022 기간의 KOSPI 200 기업의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현황을 알아보고

이와 유관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정리하고자 함

□ ESG 경영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준법경영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법조계에서도 ‘준법경영 책임’의 범위는 담합 뿐 아니라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사고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로 인식되는 분위기임

□ 또한,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제도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 제도의 의무도입을 명시하고 있음

논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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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상법
제542조의

13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

•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25조,

제43조

•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 조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 준법감시인은 필요 시 상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음

•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표 1>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근거법

□ 이에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FY2021-FY2022 기간 동안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현황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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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추이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모든 금융회사(20사)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전기대비 변화는 없음

•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해당 제도의 도입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비금융회사는 78.5%(135사)만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대비 0.6%p 상승함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비금융회사 172사 중 134사만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으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비금융회사 8사 중 1사가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음

• 준법감시인에 대해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되는 의무사항과 달리 비금융회사의 경우 상법 상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미준수로 인한 제재가 없는 현실도 기업의 미준수의 동기요인으로 파악됨

<그림 1>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추이 1)

FY2021 FY2022

20사

100%

20사

100%

자산 5천억원 이상

FY2021 FY2022

133사

77.3%

134사

77.9%

자산 5천억원 이상

FY2021 FY2022

1사
12.5%

1사
12.5%

자산 5천억원 미만

□ 한편 ‘준법지원인 지원조직’(또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은 준법지원인(또는 준법감시인)을 도와 개별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여 준법자가점검 실시, 준법교육 실시, 준법문화 확산 활동 및 준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중임



□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 이사회의 역할 명확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

• 내부통제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기존 이사회 내 소위원회와 통합운영 허용

<표 2> 정부당국이 강조하는 이사회에 대한 준법 감독 기능 4)

준법감독 관련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역할

□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 이사회는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 감독기능의 수행이 적극 권장 3) 되며 최근 정부당국

또한 이사회의 준법 감독 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고, 부정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고됨 5)

• 감사위원회는 특히 윤리·준법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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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금융회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과 비금융회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평균

인원수는 증가추세에 있음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의 평균 인원 수는 25.5명으로 전기대비 9.4%p 증가함

• 비금융회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평균 인원 수는 10.3명으로 전기대비 9.6%p 증가함

<그림 2> KOSPI 200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또는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평균인원 추이 2)

FY2021 FY2022

23.3명 25.5명

FY2021 FY2022

9.4명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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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2.3%이며

전기대비 1.9%p 상승함

□ 법제도 측면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내부통제감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음

□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에 해당되는 모든 상장회사가 해당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은 현실로 국내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이 권고됨

□ FY2022 기준 KOSPI 200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금융회사의 77.9% 만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는

현실임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나 준법지원인이 없는 상장법인의 경우 기업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를 두어 담당자가 상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상시 회사의

관련 이슈에 대하여 보고받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권고됨

□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고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을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업무적정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최근 정부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의해 강조되는 사안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되며,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위원회의 신설도 권고됨

• 내부통제위원회 역할: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

□ 감사위원회는 법규 준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타 위원회가 있는 경우라도 준법감독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감사위원회는 법규 준수 및 윤리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회사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임

결언



□ 2021년~2023년간 일반상장법인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중요한 지표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1) 에 대한 준수율 및 동향을 살펴봄

□ 2023년 기준 6개 핵심지표는 준수율 평균이 60% 미만으로 타 지표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해당 핵심지표와 준수율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33.1%),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46.7%),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40.7%),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19.9%), ⑧ 집중투표제 채택(4.1%),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47.3%)

□ 2023년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이 90%를 넘는 4개 핵심지표는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관련 사항이 회사에서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 해당 핵심지표와 준수율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99.7%),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91.5%),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92.7%),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98.1%) 

□ 2026년까지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기업들은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 2023년 5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의무공시는 단계적으로 2022년 현재 자산(연결) 1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자산 5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 및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될 예정에 있음

□ 본 섹션에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실행을 장려하는 FY2020~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을 파악하여 개괄적인

지배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논의 배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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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3) 

구분 핵심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산 2조
이상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주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9.5%
51사

26.5%
79사

35.6%
69사

9.6%
10사

33.1%
105사

40.2%
82사

20.4%
23사

② 전자투표 실시 71.7%
124사

75.2%
224사

80.4%
156사

65.4%
68사

79.2%
251사

82.4%
168사

73.5%
83사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63.6%
110사

67.8%
202사

74.7%
145사

54.8%
57사

73.8%
234사

79.4%
162사

63.7%
72사

④ 배당정책및 배당실시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통지 47.4%
82사

47.3%
141사

54.6%
106사

33.7%
35사

46.7%
148사

57.8%
118사

26.5%
30사

이
사
회

⑤ 최고경영자승계정책(비상시선임정책포함)마련및운영 43.4%
75사

34.6%
103사

44.3%
86사

16.3%
17사

40.7%
129사

52.5%
107사

19.5%
22사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88.4%
153사

74.2%
221사

83.5%
162사

56.7%
59사

77.6%
246사

86.8%
177사

61.1%
69사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9.5%
51사

22.1%
66사

27.8%
54사

11.5%
12사

19.9%
63사

24.5%
50사

11.5%
13사

⑧ 집중투표제 채택 5.2%
9사

3.7%
11사

5.2%
10사

1.0%
1사

4.1%
13사

5.9%
12사

0.9%
1사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0.5%
122사

63.4%
189사

71.6%
139사

48.1%
50사

65.6%
208사

75.0%
153사

48.7%
55사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3.1%
161사

99.0%
295사

99.5%
193사

98.1%
102사

99.7%
316사

100%
204사

99.1%
112사

감
사
기
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1%
168사

89.9%
268사

97.4%
189사

76.0%
79사

91.5%
290사

97.5%
199사

80.5%
91사

⑫ 독립적인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설치 54.3%
94사

51.0%
152사

52.6%
102사

48.1%
50사

47.3%
150사

50.5%
103사

41.6%
47사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4.8%
164사

92.3%
275사

96.9%
188사

83.7%
87사

92.7%
294사

97.1%
198사

85.0%
96사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79.8%
138사

60.7%
181사

75.3%
146사

33.7%
35사

64.7%
205사

77.9%
159사

40.7%
46사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00%
173사

98.7%
294사

100%
194사

96.2%
100사

98.1%
311사

99.5%
203사

95.6%
108사

준수비율 평균 64.5% 60.4% 66.6% 48.8% 62.3% 68.5% 51.2%

일반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1년~2023년 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일반상장법인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다음의

표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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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60% 미만 현황 4) 

구분 핵심지표

2023년

관련 코멘트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3.1%

105사
40.2%

82사
20.4%

23사
• 상법 제363조 상 의무기간(2주)만을

준수하는 선에서 공시하고 있음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6.7%

148사
57.8%

118사
26.5%

30사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경향을 보임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0.7%

129사
52.5%

107사
19.5%

22사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준수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함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19.9%

63사
24.5%

50사
11.5%

13사

•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권고되지만 준수율은 미흡한
수준임

⑧ 집중투표제 채택 4.1%

13사
5.9%

12사
0.9%

1사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수동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준수율 현황으로 인용되고 있음

감사
기구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
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47.3%

150사
50.5%

103사
41.6%

47사

• 부서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
평가 및 이동 등 사안에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여 경영진이
단독적인 권한행사를 견제하기
위함이나, 준수율은 미흡한 수준임

일반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3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2.3%이며

전기대비 1.9%p 상승함

•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68.5%로 전기대비 1.9%p 상승함

•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51.2%로 전기대비 2.4%p 상승함

□ 2023년 기준 하기의 6개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0% 미만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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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90% 이상 현황 5) 

구분 핵심지표

2023년

관련 코멘트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이사회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9.7%

316사
100%

204사
99.1%

112사

• 해당 사안은 법제화 되어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준수율은 100% 수준임

감사
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1.5%

290사
97.5%

199사
80.5%

91사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반영됨을 보여주는
준수현황임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2.7%

294사
97.1%

198사
85.0%

96사

• 상법(제542의11)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에는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는 동법을 적용 받지 않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업 구분은
연결 자산 기준으로, 개별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모두 설치 하였고 최소 1명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재직중임을 확인함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8.1%

311사
99.5%

203사
95.6%

108사

•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상법 제412조)되어
있고 회사에 관련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준비/실행되는 상황으로
이해됨

일반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3년 기준 하기의 6개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90% 이상으로 주로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이행

차원이라고 사료됨



29.5%

51사

35.6%

69사

40.2%

82사

20.4%

23사

9.6%

10사

2021 2022 2023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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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핵심지표 ① 번 준수 현황

□ 실무적으로 상법 제363조 상 의무기간(2주)만을 충족하는 선에서 준수 및 공시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40.2%가 주총 4주 전에 통지하고 있으며 전기대비 4.6%p

증가하였고,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주총 4주 전 통지는 20.4%로 전기대비 10.8%p 증가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2020년 개정된 상법 6) 에서는 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기업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음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82.4%가 전자투표를 도입 하였으며, 전기대비 2.0%p

상승하여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중임

□ 2023년 기준,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73.5%가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전기대비 8.1%p 상승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② 전자투표 실시

71.7%

124사

80.4%

156사

82.4%

168사

73.5%

83사

65.4%

68사

2021 2022 2023 2022 2023

6)

<그림 2> 핵심지표 ② 준수 현황



63.6%

110사

74.7%

145사

79.4%

162사

63.7%

72사

54.8%

57사

2021 2022 2023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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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핵심지표 ③ 번 준수 현황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9.4%가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전기대비

4.7%p 증가하여 개선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63.7%가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

□ 주주총회 집중일은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하며,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일반상장법인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7)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7.8%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고 전기대비 3.2%p 증가하였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26.5%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여 전기대비 7.2%p 하락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7.4%

82사

54.6%

106사

57.8%

118사

26.5%

30사

33.7%

35사

2021 2022 2023 2022 2023

7)

<그림 4> 핵심지표 ④ 번 준수 현황



43.4%

75사

44.3%

86사

52.5%

107사

19.5%

22사

16.3%

17사

2021 2022 2023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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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핵심지표 ⑤ 번 준수 현황

□ 전체기업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과 관련한 준수율 및 개선 추이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임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2.5%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대비 8.2%p 증가하는 등 개선 중임

□ 2023년 기준,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19.5%만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대비 3.2%p 증가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 권고됨 8)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86.8%가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대비 3.3%p 증가하였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61.1%가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대비 4.4%p 증가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88.4%

153사

83.5%

162사

86.8%

177사

61.1%

69사

56.7%

59사

2021 2022 2023 2022 2023

8) 

<그림 6> 핵심지표 ⑥ 번 준수 현황



29.5%

51사

27.8%

54사

24.5%

50사

11.5%

13사

11.5%

12사

2021 2022 2023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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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핵심지표 ⑦ 번 준수 현황

□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 정립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가 권고되고 9) 있는데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조하거나 사업 전략에 보조를 맞춰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는지 여부의 파악이 용이한 지표임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24.5%만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준수 중이며

3년 연속 하락 추세에 있고 (전기대비 3.3%p 감소),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11.5%만이

이를 준수하여 미흡한 수준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집중투표제 10) 채택’은 15개 핵심지표 준수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9%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전기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0.9%만이 집중투표제를 채택중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집중투표제 채택

5.2%

9사

5.2%

10사

5.9%

12사

0.9%

1사

1.0%

1사

2021 2022 2023 2022 2023

9) 

10) 

<그림 8> 핵심지표 ⑧ 번 준수 현황



70.5%

122사

71.6%

139사

75.0%

153사

48.7%

55사

48.1%

50사

2021 2022 2023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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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5.0%가 기업가치 훼손과 관련한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대비 3.4%p 상승하였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48.7%가 준수하여

전기대비 0.6%p 상승함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예시: 법규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사업적 제재를

받은 경우, 자기거래 등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3.1%

161사

99.5%

193사

100.0%

204사

99.1%

112사

98.1%

102사

2021 2022 2023 2022 2023

11) 

<그림 10> 핵심지표 ⑩ 번 준수 현황

<그림 9> 핵심지표 ⑨ 번 준수 현황

□ ‘6년 초과 장기재직(계열회사 포함 9년) 사외이사 부존재’ 사항은 법제화 되었음 11)

□ 2023년 기준, 모든 유가증권 일반상장법인은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부재함 12)



97.1%

168사

97.4%

189사

97.5%

199사

80.5%

91사

76.0%

79사

2021 2022 2023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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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핵심지표 ⑪ 번 준수 현황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13)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97.5%와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80.5%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중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효과적인 내부통제정책 운영 및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권고되며 관련

정책이 실행될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임 14)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0.5%만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데 그치며

전기대비 2.1%p 하락하였고,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도 41.6%만이(전기대비 6.5%p 하락)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4.3%

94사

52.6%

102사

50.5%

103사

41.6%

47사

48.1%

50사

2021 2022 2023 2022 2023

13) 

<그림 12> 핵심지표 ⑫ 번 준수 현황



94.8%

168사

96.9%

188사

97.1%

198사
85.0%

96사

83.7%

87사

2021 2022 2023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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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핵심지표 ⑬ 번 준수 현황

□ 상장법인의 내부감사기구로 설치된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 15) 되어야 하고

해당 요건은 상법시행령 16) 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 설치의 경우 법률상 별도의 전문가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97.1% 17) 는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하며 전기대비 0.2%p 상승하였고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85.0%가 존재한다고

기재하여 전기대비 1.3%p 상승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회의와는 별도로 외부감사인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할 것이 권고됨 18)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7.9%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하였고 전기대비 2.6%p 상승하였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40.7%로 응답하여 전기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7%p) 상승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79.8%

138사

75.3%

146사

77.9%

159사

40.7%

46사

33.7%

35사

2021 2022 2023 2022 2023

15)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16) 상법시행령
17) 

<그림 14> 핵심지표 ⑭ 번 준수 현황



100.0%

173사

100.0%

194사

99.5%

203사

95.6%

108사

96.2%

100사

2021 2022 2023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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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핵심지표 ⑮ 번 준수 현황

□ 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함 19)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99.5%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95.6%가 본 핵심지표를

준수하고 있다고 기재함

• 미준수 사례의 경우 관련 명문화된 규정의 부재 또는 실효적인 감사활동 실행의 미흡으로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9) 

결언

□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3개 연도 자산총액(연결) 1조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의 핵심지표 준수여부를 파악하였음

• 개별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된 15개 핵심지표 준수여부 자료로 조사된 기업들의 거버넌스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추후 ESG 경영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받는데

의의가 있음

□ 2026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기업들은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ISSB”)는 2023년 06월 26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첫번째 기준서(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공시‘ 기준을 발표함

□ ISSB는 전환이행그룹(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 TIG 1) ) 및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창설 2) 을

시작으로 전 세계 국가 및 GRI 등과 협력하여 ISSB 기준의 도입을 지원할 예정

□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IFRS S1, S2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발표할 계획임

1) 새로운 기준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분석 및 논의함으로써, 기업의 기준 적용을 지원
2)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작성자, 이용자 등)들이 ISSB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

50

논의배경

□ ISSB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 각 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을 제시함

• 세계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금융안정위원회(FSB),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개발하여 기준 도입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확보함

• 전 세계 140개국에서 사용하는 IFRS 회계기준의 핵심개념을 기반으로 일반목적재무보고 내에서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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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원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2022.7.27

4)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난 201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속한 기업들의 공시기준을 마련하고자 설립됨
5) Methodology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and SASB Standards Taxonomy Updates

6) 한국회계기준원, 「ISSB, SASB 기준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2023.5.16

7) TCFD는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임
8) 한국회계기준원, 「ISSB,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2023.6.26

진행경과

□ 2022년 03월 31일 – 국제회계기준(IFRS, 이하 “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이하

“ISSB”)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3)

• 기후 관련 SASB 지표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이하,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할 예정임

□ 2022년 05월 11일 – ISSB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이하 ”SASB”) 4)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의 공개초안 5) 을 발표함 6)

• TCFD 7) 권고안을 기반으로 SASB의 산업별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해 작성하였으며, SASB 표준 개선을

통해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2023년 06월 26일 – ISSB는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번째

기준서(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발표함) 8)

•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을 공시하기 위한 공통언어(Common language)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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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4개 핵심영역(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치) 및 핵심영역별 공개 내용을 제시
10,11)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센터,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요약」, 2023.7

1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회계규정 자체, 구체적인 회계실무 또는 실무로부터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회계 기준을 의미

구분 내용

•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 공시에 필요한 일반 요구사항 규정

• TCFD 구조를 적용

• 산업별 공시를 요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

• 기후(IFRS S2) 이외의 주제를 위한 기업지원용 참고자료를 기술

• GAAP 12) 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도, ISSB 기준 적용 가능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산업전반 및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규정

• TCFD 권고사항을 완전히 통합하여 반영

• 투자자 정보 필요를 맞추기 위해 IFRS S1과 함께 사용

• SASB 기준에 기반한 첨부 가이던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공시를 요구

• 기후 회복력(전략), Scope 3 GHG 배출량(지표) 관련 정보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분석과 측정에 사용된 접근법, 투입변수 등) 공시를 요구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표 1> IFRS S1과 S2 설명 11)

주요내용

□ ISSB는 TCFD 권고안 9) 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과 S2를 제정함

•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함 10)

• IFRS 재단과 통합된 VRF(SASB 및 IIRC), CDSB가 발표한 기준도 참조되었으며, ISSB 기준에 지속적으로

통합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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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회계기준원 향후일정

향후일정

□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의 IFRS S1, S2의 이행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준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임

구분 내용

’23.10월 중 • IFRS S1, S2 국문 번역본 공개초안 발표

• IFRS S1, S2 관련 KSSB 포럼 개최

’23.12월 중 • IFRS S1, S2 최종 국문 번역본 발표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1)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2) 개정(‘23.5.2)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은 ’23.7.20부터 시행되며, 대형비장상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23.1.1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됨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을 고시하였으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2.10.6)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함 3)

•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고시하였음(‘23.5) 4)

규정 시행세칙 주요 개정 내용

1)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함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31조 제7항, 제31조 제8항,

제32조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제6조의2, 제26조 제7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5호
3)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4.24

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7호」,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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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5) 개정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

•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자 •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 등“) 
감리조치 감경

•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단계 감경함
➊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

른 관련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
을 것

➋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등을 할 것

➌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6)

•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감리조치 시 검찰고발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함

<표 1>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 개정사항

3)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2022.12.21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1항 관련)

5)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7.12

6)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임
7)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5.2

종전 8) 개정

•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9) 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수준 가중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수준을 가중하나, 경영진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가중사유 제외

‐ 감리 실시 이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취약점 및 시정 계획을
기재하고 이행한 경우

<표 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자진공시·개선 회사에 대한 개정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자진공시·개선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외감규정의 일부를 개정함(‘23.5.2. 시행) 7)

5)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2022.12.21

6)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 제1항 관련)

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7] 조치등의 기준(제27조 제2항 관련)

8)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7.12

9)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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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위반 조치양정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2018.12.27

11)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9.4.1

<표 3>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개정사항

3)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조정

□ 조치수준을 위반행위 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

• 이를 위해 외감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23.5.2. 시행) 7)

종전 10) 개정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 기한 경과 후 유예기간이내에 제출 시
기본조치 Ⅱ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부과

• 조치수준 1단계 하향 및 감경사유 추가

‐ 하향(Ⅱ단계 , 지정제외점수 60점
→Ⅲ단계, 지정제외점수 30점

‐ 지연제출(기재사항 누락·오류 포함)
3 일 내 자 체 시 정 하 면 1 단 계
감경하도록 함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

누락 금액

• 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 부과

‐ 기재사항의 누락 Ⅲ단계, 30점

‐ 기재사항의 오류 Ⅳ단계, 20점

• 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 신설

‐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Ⅱ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위반사항 2개
이상인 경우

양정기준

• 규정을 신설하여 조치의 일반원칙을 명확히 함

‐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표 4> 사업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 양정기준 11)

위반유형 조치내용(지정제외점수)

가중시 최대 150점

Ⅰ. 미제출, 거짓 기재 및 미기재(고의) 100점

Ⅱ. 지연제출(기한경과 후 유예기간 이내) 60점

Ⅲ. 기재사항의 누락 30점

Ⅳ. 기재사항의 오류 20점

Ⅴ. 비치·공시의무 위반 10점

감경시 최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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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인원 비중
회계감사

손해배상 능력

가 600인~ 등록요건의 140% 이상(최소 14인) 1,000억원~

나 100인~ 등록요건의 140% 이상(최소 5인) 100억원~

다 40인~ 등록요건의 120% 이상(최소 2인) 10억원~

라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일반 회계법인(제한 없음)

<표 5>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에 대한 개정사항

12) 금융위원회, 「회계법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2022.7.18

4)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조정

□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목적으로 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종전 개정

감사인군(群) 구분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 산정기준

• 특정일(산정기준일 시점)의 인원수 •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

<표 6> 감사인군(群) 구분 12)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가군 ~ 라군의 4개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하여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별지 서식에 반영함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가 있으며 감사인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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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위 원 회 모 범 규 준 , 지 배 구 조 모 범 규 준 , 외 부 감 사 관 련 감 사 및 감 사 위 원 회 모 범 사 례 ,

회계감사기준에서도 최소 분기 1회 경영진을 배제한 회의 개최를 권고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내부감사기구의 경영진 배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여부를 핵심 지표로 삼고 있음 2)

•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되며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회의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 지원 조직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감사위원회 업무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의 참석은

인정될 수 없음 3)

Q.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경영진 참여 없는 별도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지배구조 모범규준 Ⅳ.1.6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회의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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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1)

감사위원회는 최소 분기에 한번씩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합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활용해야 함

회계감사기준 260 A7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경영진 참석 없는 감사인과의 만남을 양호한 지배원칙으로

삼고 있음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아젠다를 주요 업무 및 주체별로 정리하면

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부문, ② 경영진 부문, ③ 외부감사인 부문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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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회사의 재무제표

부문

• 재무보고 담당부서(회계팀, 재무팀 등) 구성원의 역량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

• 재무제표 작성 책임의 인지 여부와 외부감사법 준수 여부

경영진 부문

• 경영진이 회계 및 감사 이슈를 이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지 여부

•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적용 등에 대해 경영진이 잘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의 감사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여부

•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 고발 정책이 적절히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인 부문

• 감사수행 중 직면한 어려움(애로사항)

• 회사 외부감사인의 관점에서 가장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분야와 그에 대한

회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인으로서의 확인 내용 및 결과

•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향후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과 그 이유

• 경험있는 감사인원이 참여하고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보수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감사수행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사항 존재 여부, 재무제표에의 반영 여부,

미반영시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

<표 1>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아젠다 4)



□ FY2022 기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대면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는 3.6회로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83.7% 비중을 차지함

• FY2022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7.9%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함

• FY2022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40.7%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함 5)

□ FY2022 기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중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 논의 평균 횟수는 1.63회로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45.2%를 차지하는 주요 아젠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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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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